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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문요약

본 연구는 재난예방사업인 댐 건설 정책추진 전반에 걸친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사례를 토대로 주요하게 작용하

는 갈등영향요인을 도출하고 그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사례는 한탄강댐 건설 사례이다. 이 

사례는 최초로 중재기법을 통해 오랜 기간 첨예하게 대립되어 온 갈등을 해결한 사례로 갈등해결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한탄강 댐 건설 사례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완공단계에 이르기까지 추진단계별 갈등 발생 과정을 분석하

고 이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 갈등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의 시사점으로는 공공갈등에서 주민참여, 법적준

수, 상호신뢰 등이 갈등영향요인으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주민참여, 상호신뢰에 대한 영향

수준은 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법률 개정을 통한 사전검토협의회 운영의 의무화 및 활성화 방안, 중재

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방안의 마련이 필요함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앞으로 공공갈등사례에서 갈

등해결의 방향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그리고 적극적인 대응방안 모색에서 기존의 법･제도상 

개선되어야 내용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갈등, 공공갈등, 갈등관리, 갈등영향요인, 갈등수준

Ⅰ. 서론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여름철에 폭풍을 동반한 심한 호우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빈번히 발

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댐 건설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정부의 댐 건설 정책 추진은 난항을 겪어왔다. 이러한 현상은 1990

년대 초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 등 정부중심으로 추진되었던 댐 건설 정책이 1990년대 후반 이후 

정책결정과정에 NGO와 지역주민의 참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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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부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맞춰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댐건설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NGO와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에 따른 각종 시위가 이어지면서 댐건설 정책의 추진은 순탄

하지 않았다. 한탄강 댐 건설 정책 역시 1996년부터 1999년까지 3년 연속 임진강 유역에서 발생한 

극심한 홍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했지만 이해당사자 간 첨예한 대립으로 갈

등이 지속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 특히 한탄강 댐 사례가 갖는 연구적 함의는 우리나라 최

초로 갈등해결을 위한 중재기법인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도입하였다는 데 있다. 

하지만 중재기구를 통한 갈등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중재안이 거부되어 사

회적 합의 형성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러한 사실은 갈등관리를 위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

제가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적 함의에 따라 한탄강댐 건설사례는 그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그

러나 대부분 갈등조정 기능에 대한 연구(김두환, 2005; 이상헌, 2005; 정규호, 2007; 김재근 외, 

2008)가 주를 이루며, 계획단계에서부터 완공되기까지 오랜 기간 지속된 갈등의 발생원인과 그 영

향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Godschalk & Brower(1985)은 재난발생 전 이를 예방하는 단계에서는 건물의 높이를 규제하거

나 홍수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위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시설을 보호하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재난으로 인한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궁극적으로 재난 손실과 취약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정책수혜

자인 주민과 갈등을 빚기도 한다. 이러한 갈등은 사업 중단으로까지 이어져 경제･사회적 손실까

지 발생시키기 때문에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일반적으로 댐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갈등은 기술적･경제적･절차적 합리성, 용수확보･홍

수조절 등을 고려한 댐 건설의 필요성, 환경적 가치보전이라는 이념의 상충, 편익과 손실을 둘러

싼 지역 간 불공평성 등이 원인이 되어 댐 건설 여부를 놓고 갈등이 발생되는 사례를 분석하는 연

구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재난예방정책 추진단계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

안모색에 초점을 맞추어 한탄강댐 건설 갈등사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공통으

로 언급되고 있는 갈등영향요인 중 주민참여, 법적준수, 상호신뢰 요인을 중심으로 갈등관계를 파

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갈등영향요인들은 정부와 이해관계자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어떻게 영향

을 미치며, 갈등요인별 갈등 수준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갈등관리 전략과 해결방안에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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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갈등의 원인 및 유형

1) 갈등의 원인

갈등의 발생과 정도를 결정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

다. 여러 학자들이 주장한 원인들 중 몇 가지 공통된 원인은 상호의존성, 목표차이, 인식의 차이, 

의사소통의 왜곡 등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상호의존성은 두 집단이 각각의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상호간의 협조와 정보제공, 동조 혹은 협력행위를 요하는 정도로서 한 집단의 다른 

집단에 대한 의존성 혹은 두 집단 간의 연합이나 합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을 말한다. 상호의존성

의 관계가 있는 집단 간에는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는데 이는 상호의존관계에 있는 

집단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변수요인은 한정된 자원에 대해 상호 의존관계를 갖고 있어 한 

집단의 사용 및 점유는 다른 집단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박회, 1994; 김창수, 1994). 

둘째, 집단 간 목표차이 역시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집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치하나 하

위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집단 간의 목표 중 어느 목표에 우선순위와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갈

등은 더욱 심화되는 것이다. 이는 제한된 자원과 보상구조(reward structures)에서 서로의 인식차

이로 발생한다(김창수, 1994).

셋째, 목표차이와 더불어 인식차이 역시 갈등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각 집단이 현실을 인식하

는데 있어서 차이가 크면 클수록 집단 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성은 더욱 커진다. 이는 각 

집단이 추구하는 목표의 차이는 사물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식의 차이

가 발생하며, 또한 각 집단의 인식의 차이는 각기 다른 시야(time horizons)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다른 집단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사실이 또 다른 집단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박 회, 1994; 김창수, 1994).

마지막으로, 의사소통의 왜곡과 의사소통의 곤란은 갈등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의사소통은 수

직적 의사소통과 수평적 의사소통이 있는데 집단갈등은 2가지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

다. 이는 각 집단의 사회과정, 배경, 집단의 성격차이에 따라 의사소통이 곤란한 경우도 있으나, 중

요한 것은 어떠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에게 전달해야 할 정보를 의도적으로 전달하지 않거나 왜곡

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그 결과로서 갈등이 야기된다(김창수, 1994). 

2) 공공갈등의 유형 및 특징

공공갈등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갈등의 속성을 이해하고 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유용한 틀을 

제시하기 위함인데 흔히 갈등주체, 갈등내용, 갈등성격, 진행단계, 갈등이슈가 미치는 범위를 기

준으로 나뉘는 구조를 갖고 있다(나태준, 2004). 이러한 구분기준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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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첫째, 주체를 기준으로는 공공기관 간(중앙부처 혹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민간 간, 민간 간(환경단체 등 NGO) 갈등으로 세분류된다. 둘째, 갈등유발요인에 따라 상호의존성

과 권한관계의 불균형, 보상체계, 공유자원의 불균형으로 분류(유규상, 2014) 되거나 이익갈등, 가

치갈등, 관계갈등, 정보갈등, 구조적 갈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5). 셋째, 쟁점사항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그 영역에 따라 산업갈등, 의료갈등, 교육갈등, 정치

갈등, 환경갈등, 이념갈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최영희, 2013). 넷째. 갈등을 전개과정에 따라 생

성기, 잠복기, 상승기, 증폭기(확대기)로 분류하거나, 혹은 갈등 전 단계, 갈등의 상승단계, 위기단

계, 결말단계 갈등이후 단계로 분류(박진, 2009)하기도 한다. 

공공갈등은 정부의 정책입안과 집행, 사업시행, 법규제정 등과 관련하여 공중의 이해관계가 관

련된 문제를 쟁점으로 하는 분쟁(강영진, 2000)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갈등과 구별된다. 공공갈

등은 정부기관이 갈등당사자로 포함되고, 정부정책을 둘러싸고 발생하며, 대부분 엄청난 규모의 

정부예산이 소요되고, 이해당사자의 특정곤란, 가치갈등과 이익갈등 등 다양한 원인이 혼재된 복

합갈등의 성질을 가진다. 또한 상황변화에 따라 이해 당사자들이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대응하는 

갈등주체들 간의 역학관계가 복잡하고 다양성을 가지며, 갈등해소가 용이하지 않다고 재발 가능

성과 불확실성의 문제와 시위, 점거, 농성 등 집단적 해결방식으로 인해 갈등이 오히려 심화되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유규상, 2014). 

2. 갈등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1) 갈등영향요인이 갈등수준에 미치는 영향

갈등원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Rosenberg and Stern(1971)을 시작으로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진

행 중이다(Rosenberg and Stern, 1971; Etgar, 1979; 김창수, 1994; 배병렬･박용수, 1999; 김영준, 

2006; 양승필･서용건, 2015; 임동진･윤수재, 2016). Rosenberg and Stern(1971)은 갈등원인은 구조

적 요인에 의해 갈등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갈등수준은 행동적 반응을 통해 갈등결과를 초래하며, 

갈등결과는 갈등원인에 다시 피드백 되는 과정을 거친다는 개념적 모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는 

의사결정에 대한 목표, 지각, 지배의 불일치가 구성원 간 갈등의 원인이 되며, 성과에 대한 불만족

이 갈등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관관계를 규명하여 경영자가 조직 내 갈등과정을 살펴볼 수 있

는 유의미한 개념적 틀을 제공한 바 있다. Etgar(1979)는 갈등원인을 태도적 원인과 구조적 원인으

로 구분하고 갈등수준을 감정적 갈등, 표출된 갈등으로 구분하여 갈등원인이 갈등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는데 갈등수준에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태도적 원

인(지각적 편차나 의사소통 불일치))을 도출하여 도출된 요인의 제거를 통해 갈등을 관리하는 것

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가설을 사례에 적용하여 갈등원인과 갈등수준간의 영향에 관한 상관성을 규명하는 

연구는 국내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배병렬･박용수(1999)은 실증연구를 통해 Rosenberg



재난예방정책 추진 상의 갈등영향요인 및 수준에 관한 연구: 한탄강댐 사례를 중심으로  63

와 Etgar의 가설을 검증하여 갈등원인 중 태도적 원인인 역할불명확성과 목표불일치가 갈등수준

(표출된 갈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규명하고, 갈등수준(감정적 갈등과 표출된 갈등) 

중 만족에 더 영향을 미치는 갈등수준을 규명하였다. 그 결과 감정적 갈등이 표출된 갈등에 비해 

만족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감정적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원인을 제거

하여 갈등은 관리되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한편, 공공갈등 영역에서도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김영

준(2006)은 관광개발 분야에서 발생되는 갈등의 원인과 갈등수준간의 영향분석을 위해 Etgar가 제

시한 갈등원인(역할불명확성 등)이 갈등수준(인지적 갈등, 표출된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고, 갈등수준이 갈등결과(만족도,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그의 연구가 타 연구와 

비교되는 점은 갈등관리방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성민 외(2013)는 정부가 공

공사업(택지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의 원인과 수준, 관리방식, 갈등결과 상호 

간의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데 Etgar가 제시한 갈등원인 중 갈등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

인(한정된 자원경쟁)을 도출하여 공영택지개발과 관련한 갈등은 한정된 자원을 수용하여 분배하

는 과정에서 보상과 관련된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관광개발 분야에서는 목표의 불일치가 갈등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김영

준, 2006)된 것과 비교해보면 결국 갈등원인은 공공갈등의 유형에 따라 상이하며, 갈등수준에 미

치는 영향에도 차이가 있음을 증명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갈등결과로서 이해당사자 간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관리방식으로 역기능적(경쟁, 회피)인 방식보다는 순기능적(적응, 타

협, 협조)인 방식으로 갈등이 관리되는 것이 효율적임을 실증연구를 통해 증명하고 있다. 

양승필･서용건(2015)은 공공정책(지역관광개발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유발

하는 요인(집단별 특성, 학력수준, 소득수준, 성장지역)이 갈등원인(인식의 차이, 의사소통 왜곡, 

목표의 차이, 상호 의존성)과 갈등수준, 갈등관리 행위, 갈등관리 결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고 있다. 지역개발관광계획 과정에서 주민-기업 간의 갈등은 의사소통의 왜곡과 집단 간 상호

의존성이 낮고, 회피방식의 관리방식이 활용될수록 만족도가 높고, 주민-정부 간의 갈등은 의사소

통의 왜곡이 적을수록 만족도는 높으며, “협조” 방식의 관리행위가 이뤄질 때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며, 기업-정부 간의 갈등은 “적응” 방식으로 관리될 때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

석되고 있다.

임동진･윤수재(2016)은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있는

데 갈등영향요인을 계층화하여 배경요인(하위요인: 사회적 불평등), 쟁점요인(하위요인: 당사자 

간 가치･이해상충,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행동, 당사자 간 오해･목표변화), 매개요인(하위요인: 상

호신뢰 부족, 참여절차 미흡)으로 구분하고, 갈등영향요인들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갈등영향요

인이 갈등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배경요인(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

은 모든 쟁점요인(이해상충, 일방적 주장, 오해･복표변화)에 강한 영향을 미치며, 매개요인(상호신

뢰 부족 및 참여절차 미흡)은 갈등을 보다 증폭시켜 갈등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쟁점요인 중에서는 이해상충, 목표변화 하위요인이 갈등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강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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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되는데 쟁점요인이 매개요인과 결합되면 갈등수준은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매개요인(상호신뢰 부족 및 참여절차)에 대한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관광개발 분

야에서 발생되는 공공갈등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인은 ‘이해당사자간의 이해상충’ 

요인이지만, 이해가 상충되어 갈등이 발생된 상태에서 상대에 대한 신뢰의 부족, 참여절차의 부재 

등은 중요한 갈등유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는 것이다.

2) 공공갈등과 갈등영향요인

이상에서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갈등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보았을 때, 공공갈등의 경우 특히 갈등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통된 요인으로는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절차 확보의 여부, 법적 준수, 상호 신뢰 등을 꼽

을 수 있다. 법적 준수는 공공갈등의 경우 이해관계자가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법 규정의 준수 

여부는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갈등에서 주요한 갈등영향요인으로 도출된 주민참여, 법적 준수, 상호 신뢰 등의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주민참여

최근 우리사회가 민주화와 분권화, 다원화되고 이해관계자들의 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 욕구

가 증대되면서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의 주민참여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기존 공공갈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참여의 미흡이 갈등의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

는 견해는 지배적이다(김영준, 2006; 박형서 외, 2007; 윤영채･심문보, 2000; 지병문･지충남, 2002; 

홍수정, 2007). 김영준(2006)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일정한 집단이 배제되

어 의사결정의 참여기회가 부여되지 않을 경우 갈등은 발생된다고 한다. 이 때 참여의 기회는 주

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수단이 확보되어야 가능하며 이러한 기반이 구

축되지 못할 경우 협조와 조정기능이 결여되면서 갈등이 발생된다고 본다. 

이에 일부 학자들은 주민과의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적 수단으로서 주민참여제도의 시행을 강조

하면서 주민참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나태준(2007)은 주민참여 자체가 바람직한 결정에 대

한 가능성을 높이며 주민의 지식과 정보가 의사결정에 활용될 경우 장기적으로 갈등이 약화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강문희(2006)는 공공사업의 결정과정에 주민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제도

의 존재여부와 그것의 실시여부가 갈등의 영향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한편, 일부 학자들은 주민참

여제도의 부재가 갈등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정책수용성 및 정책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윤정현(2006)은 정부가 자의적으로 정책을 결정 및 집행할 경우 갈등의 발생으로 정책수용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나태준(2004)는 주민의 참여가 제한될 경우 그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다 하

더라도 이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는 곧 정책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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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그의 연구에 따르면, 주민참여의 배제는 주민의 반발을 가장 크게 유발

시키며, 갈등의 해결기제로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인 또한 주민참여 기회의 보장이라고 주장하면

서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사업의 결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주민

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곧 갈등을 원천적으로 줄 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것이다. 

한편, 윤영채･심문보(2000) 역시 주민참여의 배제로 발생되는 갈등문제가 정책집행의 장애요인

이 됨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과거 우리사회는 권위주의 정권하에서는 정책의제설정부터 정책평

가과정까지 전 과정에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배제되거나 극히 형식적인 참여만 인정했기 때문에 

정책의 합리성과 민주성이 문제시 되었고 이것이 정책집행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이어졌다고 주

장한다. 김도희(2001)는 주민참여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게 되면 주민들은 비제도적 방식인 집단

시위와 폭력, 농성 등을 통해 요구를 반영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정리해보면 정부정책 추진에 있어 주민참여는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을 유발

시키는 요인인 동시에 갈등의 해결기제로도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주민의 의견수렴에 대

한 절차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합리적 정당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즉, 제도적으로 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는 절차적 정당성만을 고려하고 민주성에 입각한 합리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갈등의 발생가능성이 커진다(박형서 외, 2007). 이는 갈등영향요인으로서 주민참여 요인을 

관리함에 있어 합리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재난관리과정에서 주민참여는 재난발생 전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댐 시설물 설치 등의 재해예

방사업을 정부가 추진할 경우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의 주민을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하고 반

영하는 것이 해당될 수 있다. 대규모 홍수 등의 자연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일환으로서 

추진되는 댐 건설사업의 주된 이해관계자로서 인근 지역주민들은 댐 건설에 대한 상반된 입장1)을 

고수하는데 특히 댐 건설 반대지역의 주민들은 주민들의 참여가 배제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

정 방식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발생되곤 한다. 

댐 건설 지역 인근주민들은 댐 건설로 인한 삶의 터전의 상실과 지역의 환경적 영향에 대해 관

심이 많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된 건설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길 원한다. 하지만 정책추

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하거나 형식적인 시행에 그칠 경우 이는 곧 갈등의 유

발요인이 될 수 있다. 주민의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필연적으로 주민들은 집단적인 저항행위로 

그들의 의사를 표출하기 때문에 주민이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통로의 부재나 의견수렴 배제는 갈

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갈등영향요인으

로 주민참여 요인을 선정하여 이것이 한탄강 댐 사례에서 작용되는지 여부와 작용 시 그 영향수준

을 분석하고자 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의 규제강화로 토지이용도가 낮아져 지역발전에 장애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댐 건

설에 부정적인 입장(상류지역)과 댐 건설을 통한 수해방지로 재산의 가치상승 및 기업이전 등에 따른 취

업기회 증가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긍정적인 입장(하류지역)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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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준수

정부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관련 법률에 근거를 두고 이뤄지기 때문에 관련 법률의 존재여부와 

타 법률과의 상충여부를 분석하는 것은 갈등의 영향요인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강성철 외, 

2004; 강인호 외, 2005; 홍수정, 2007; 변성수, 2010). 임동진(2011)은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적절한 근거가 미비할 경우 이는 주요한 갈등유발요인이 된다고 하였으며, 강문희(2006)･홍수정

(2007)은 정책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부재는 갈등증폭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난관리를 위한 정부기관의 행위가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한 법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이 대표적이다. 이를 근간으로 재난관리정책의 수립

과 관련 기관별 소관업무(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주관기관별 사무의 범위)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규정 

상 재난관리 기능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조치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기능별로 관리주체가 정해져 

있어 그 책임성이 부여되고 있다. 이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정부기관에 그 책임을 묻

고, 정부는 책임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근거로 주민과 마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다. 

즉, 주민들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예방･대비･대응･복구조치가 적절하지 못하여 피

해가 커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극심한 재난상황에서 기능별로 규정되어 있는 조치사항을 

최대한 준수하고자 노력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갈등이 발생되는 것이다. 재난관리의 기능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댐 건설 정책은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

법｣에서는 예방조치로 재난방지시설의 관리가 규정되어 있으며,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의 

예방조치가 규정되어 있는데서 근간한 것이다. 김영주(2012)는 댐 건설 정책을 재난예방사업으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갈등원인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비록 댐 건설정책의 직접적인 법적 규정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건설기

술관리법 시행령｣,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시행령｣등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댐은 

대규모 홍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재난방지시설의 하나이므로 댐 건설정책은 ｢재난 및 안전관

리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

사업을 둘러싼 갈등발생 원인으로 이도승(2007)은 정책수립과정의 절차적 부적정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댐 건설과 관련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책추진의 절차적 타당성을 

두고 의견대립이 제기되고 있는가에 대한 사실여부를 토대로 갈등영향요인으로 선정한 법률 준수 

요인이 한탄강 댐 사례에서 작용되는지 여부와 작용 시 그 영향수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3) 상호신뢰

신뢰는 둘 이상의 갈등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데 갈등상황에서 당사자 간 또는 

갈등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상호 간의 신뢰는 갈등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갈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신뢰문제가 갈등에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견해는 지배적이다. 강성

철 외(2004)는 신뢰는 갈등상황을 해소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으나 신뢰가 형성되지 못

할 경우에는 갈등상황이 부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Tomlinson & 

Lewicki(2006)는 상대에 대한 불신수준이 낮을수록 폭력의 횟수와 가능성 및 그 크기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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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하고 있다. Kumar(1996)은 신뢰수준이 낮을수록 갈등해결이 어려우며, Pruitt & 

Olczak(1995)은 해결이 어려운 갈등의 일반적인 특징은 갈등주체들이 극심한 불신관계에 놓여있

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임동진 외(2016)･Parkhe(1998)는 신뢰의 부족은 갈등을 유발요인뿐만 아니라 증폭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들은 신뢰부족은 주체들 간 대립 및 마찰을 발생시키는 주요 쟁

점요인들과 결부하면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뢰문제는 거짓말, 실수의 발견, 잘못된 관리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백한 행태에 

의해 발생되며(Paul Slovic, 1993), 정부의 정책수립 및 추진과 관련한 불신은 정책내용의 비현실성

과 비일관성, 결정과정의 폐쇄성, 적용상의 자의성 및 행정담당자들의 약속불이행에 의해 발생한

다(김형구, 1994; 김도희, 2001).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상대의 행위에 대한 불신이 강할 경우 상대가 제공하는 정보도 신뢰하지 

못하고 관련 정보를 수용하지 못하여 불신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Roger, 1986). Paul Slovic(1993)

는 선호시설(위험시설)을 둘러싼 입지갈등에서 위험시설을 관리하는 정부의 행위를 신뢰하지 못

할 경우 시설물에 대한 위험성도 높다고 인식하면서 관련 정책의 추진을 거부한다고 하였다. 이는 

상대의 행위를 불신할 경우 상대가 제공하는 정보도 불신한다는 Roger(1986)의 견해와 일치한다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견해들을 통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는 갈등주체 간 상반되는 입장을 주장하는 상황

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상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정확하고 객관적

인 정보라 할지라도 정보의 왜곡 및 조작을 의심하면서 갈등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난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댐 건설정책은 일반적으로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

에 그 영향범위가 비교적 넓어 여러 지역에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상존하므로 다양한 주체를 

둘러싼 상호 간 신뢰문제는 갈등에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갈등영향

요인으로 상호신뢰 요인을 선정하여 이것이 한탄강 댐 사례에서 작용되는지 여부와 작용 시 그 영

향수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Ⅲ. 연구의 분석틀

1. 연구 분석틀의 설정

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예방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요인이 무엇이며, 요인별 정부의 

행위여부 및 신뢰정도가 갈등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재난예방정책 추진단계에서 갈등영향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도출하여 주민참여, 법적준수, 상호신뢰 요인을 선정하였다. 과학적 연구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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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현상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개의 요소로 나누고 그들 요소의 성격이나 특징을 규명함으로써 전

체의 현상의 구성과 특성을 파악해 나간다. 따라서 본 연구도 갈등영향요인을 세 가지 요인으로 

나누고 이들이 재난예방정책의 일환으로서 댐 건설 정책의 추진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또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도출된 갈등영향요인이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직선적 분석에서 한 걸음 나아가, 정부의 행위여부와 이해관계자와의 신

뢰정도를 파악하여 갈등수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 틀은 재난예방정책 추

진과정상의 갈등영향요인을 규명하는 것 외에 갈등해결을 위한 정부의 해결 노력과 갈등수준과의 

상관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해 갈등관리 전략 및 방안을 마련하는데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틀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갈등영향 요인 주민참여 법적준수 상호신뢰

　 　
　

　
　 　 　 　

정부의 이행여부 및 

신뢰정도

주민참여제도의 이행여부 및 의견수렴 방식 / 법적준수 여부

유  무

중재자에 대한 신뢰도

높음  낮음

  

갈등 수준 약  강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수인 갈등은 내면적인 것이 아닌 표면으로 표출된 갈등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표출된 갈등이라 하여도 그 수준이나 강도가 다르다. 갈등은 사회적 현상의 지속성을 갖지

만 그 동태성 및 역동성으로 인해 갈등의 수준과 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속변수인 갈

등의 수준을 표출된 형태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갈등이 심화되어 법적 소송제기, 

정치권의 동원, 데모행위 등의 위협 및 적대적인 행동으로 표출되면(Pondy, 1967; 강성철 외, 

2004; 홍수정, 2007) 갈등수준이나 강도는 ‘강’한 것으로, 상대방과의 긴장관계에서 의사소통이 경

직되거나 언론매체를 통한 갈등의 이슈화, 성명서･기자회견 등을 통한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 표

출되면(강성철 외, 2004; 강인호, 2005) 갈등수준은 ‘중’인 것으로, 이 외 소규모 농성과 언론인터뷰 

등을 통한 문제제기로 갈등이 표출되는 경우는 갈등수준은 ‘약’한 것으로 보고자 한다. 이상을 표

로 정리하여 나타내면 아래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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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갈등의 영향수준

구분 기준

강 ↕ 약

◎ 소송, 형사고발, 정치권 동원, 대규모집회, 항의방문 등 

○ 기자회견, 성명서 제출 통한 비난

△ 소규모 농성, 언론인터뷰 등을 통한 문제제기 

Ⅳ. 갈등의 영향요인 및 수준분석

1. 갈등의 영향요인 분석

1) 주민참여

앞서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주민참여는 갈등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한탄강 댐 건설 사례에서도 주민참여가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그 영

향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댐 건설과정 상 주민참여와 관련하여 전개된 갈등현상을 면

밀히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당시 정부는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임진강 유역에 3년 연속 대홍수

가 발생되어 파주, 문산, 연천지역 등이 큰 피해를 입게 되자 항구적인 홍수방지대책으로 댐 건설

을 위한 관련 계획을 순차적으로 수립하기 시작한다. 1999년 12월 수해방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한탄강댐 건설계획을 수립2)한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 12월 한탄강댐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1년 6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한탄강댐 건설계획이 포함되면서 본격적인 댐 건설 사업이 추

진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건설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주체는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지

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에 포함해야 함을 규정화하고 있다( ｢환

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6095호)｣). 이에 당시 사업주체인 건교부는 이러한 절차를 거

쳐 댐 건설을 추진하고자 했지만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주민설명회가 무산되면서 

갈등은 본격적으로 표출된다. 표출된 갈등의 정도는 댐 건설을 반대하는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강원도 철원군 등 수몰 예정지역 주민 300여명이 정부(건교부)의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을 위한 

주민설명회에 맞서 개최예정지였던 면민회관에서 입구를 봉쇄하고 관인면 재래시장까지 약 2㎞ 

구간에서 플래카드 등을 들고 거리행진을 벌이는 등 그 강도가 매우 강하였으며, 일부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불태우며 댐 건설계획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설명회는 결국 무산되기에 

2) 당시 임진강 유역은 홍수피해 다발지역으로 ’96, ’98, ’99년 연이은 대홍수가 발생하여 약 1조원의 재산 

피해와 12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99. 12. 28일 국무회의에서 임진강 유역에 대한 근

원적인 수해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한탄강 다목적댐건설사업의 추진을 의결하였다. 이후 건설교통부에서

는 한탄강댐건설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영향평가 등 최종협의를 ’03. 7. 28일자로 완료하고 기본계획을 고

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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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다.3) 

당시 주민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댐 건설로 인해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하

루아침에 내놓고 나갈 수는 없다며 반발하였다(중앙일보, 2001. 8. 16). 주민들이 한탄강 댐 건설을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이라고 비판한 것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기본

설계가 이미 시행됐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사업이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주민설명회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비판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는 주민참여가 갈등에 미치는 영향에서 주민참여에 대한 제도적 보장과 더불어 중시되는 것

이 절차적 타당성과 민주성에 입각한 합리적 정당성의 확보인데 한탄강 댐 사례에서는 이것이 제

대로 보장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민참여가 법적 근거 하에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주민참여의 실

행가능성이 낮아져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가 실행되더라도 그것이 형식에 불과하다

고 이해관계자가 인식할 경우 갈등은 심화될 수 있다. 한탄강 댐 사례에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

을 위해 사업추진 과정별로 주민참여에 대한 제도적 보장과 합리적 정당성의 확보문제를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당시에는 수자원종합계획의 법정화4)를 통해 기본구상 단계에서 주민참여가 제도화되었으나 

이는 선언적 의미가 강하였고 이해관계자의 구체적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나타나지 않았다

(윤원근, 2007). 또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 후 이를 근간으로 하는 댐건설장기계획(10년 단위)

의 수립 시에도 근거법인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주민참여에 대한 법적 근

거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 한편, 주민이 자신의 거주 지역에 댐이 건설될 것이라는 사실을 체감하

는 단계인 타당성 조사 단계5)에서 보상이 시작되고 정부정책에 대한 찬, 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갈등이 발생되기도 하나 이 단계에서도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법적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당시 환경영향평가 이전 단계에서의 주민참여는 의무적으로 법정화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6).

만약 한탄강 댐 건설 당시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참여에 대한 제도가 보장되어 정부의 정책추

3) 환경경영정보포털, 2001. 8. 14.

4) 1999년 ｢특정다목적댐법｣이 개정되고 그 동안 계획 수준에 머물러 있던 수자원 계획의 법정 계획화가 추

진되었다. 한편, 장기적인 수자원 정책의 수립과정에 지역주민, 전문가, NGO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가

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정책조직에 의한 임의적인 계획수립을 통제할 수 있는 투명한 계획구조가 성립

될 수 있도록 하였다(윤원근, 2007). 

5) 타당성 조사단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가 시행되는데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우 ｢국가재정법

｣ 제38조에 의거하여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공공사업에 대해 기획예산처 차원에서 본격적인 타당성 

조사에 앞서 비교적 짧은 시간과 적응 비용으로 경제적, 정책적 분석을 중심으로 타당성 조사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위해 타당성 

조사가 시행되는데 타당성 조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하여 수자원공사

의 주관 하에 진행되며 지질조사, 공법분석 등의 다각적인 기술성 분석이 중심이 되어 실제 댐 건설사업 착

수를 위한 정밀하고 세부적인 경제성 분석이 실시되고 사업의 구체적인 기본구상이 제시된다. 

6) 당시 기본 및 실시설계의 주민참여에 대한 법적근거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765호)｣ 제
38조의9 제3항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의무규정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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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 대해 순차적인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다면 주민들의 반감은 최소화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는 

현재 댐 건설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을 줄이고자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참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7)하고 있다는 것에서도 그 영향을 짐작해볼 수 있다. 

한편, 한탄강댐 건설 사례에서 주민참여는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행됐

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인식으로 궐기대회, 시위, 농성 등으로 이어

졌다. 정부가 법적 근거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주민의견수렴을 실행했지만 형식적이라

는 주민들의 인식에 따라 시도조차 어려웠고, 무산된 설명회를 재 실시하기 위해 마을별로 수차례

에 걸친 설명회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결정된 댐 계획 추진에 맞춰 주민을 설득하려는 의

도로 비춰짐에 따라 합의를 위한 설명회는 오히려 갈등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

다.8) 이는 주민참여의 질적 수준이 낮으면 비제도적 통로로 주민의사가 표출9)된다는 연구를 증명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원인들로 주민들은 이후 시민단체와 지자체, 의회 등과 연대하면서 공동저지 투쟁을 전

개해나간다. 이를 계기로 지역적인 수준에 머무르던 반대여론은 점차 확대되었으며, 수몰지역인 

포천, 연천, 철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중앙일보, 2001. 8. 16). 반대여론이 거세지

자 정부는 주민설명회를 지역별로 개최하여 가까스로 조건부 협의10)를 이끌어냈으나 연천과 철원

지역 일부 주민들은 공청회와 설명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가 완료되었다며 환

경영향평가법 제9조의 위반을 내세우며 항의를 지속해 나간다(윤원근, 2007). 

이처럼 한탄강 댐 사례에서 주민참여와 관련한 갈등은 주로 총궐기대회, 집회, 시위, 농성, 환경

7) 현행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댐건설 장기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 및 의

견반영 여부에 대한 공개의 근거조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항에서는 국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렵하려는 경우엔 댐건설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고 해당지역에 댐건설이 예정

되는 등 댐건설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신설 2016.12.2.). 제4항

에서는 국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와 댐건설장기계획에의 반영여부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신설 2016.12.2.). 제5항에서는 국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댐건

설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각 호의 사항(댐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댐 이외의 대안 및 그 실행가능성, 

댐 사업에 대한 해당지역의 수용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사전검토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6.12.2.). 제7항에서는 국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 및 의견수렴 후 제1항에 따라 댐건설

장기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하

천법｣ 제87조에 따른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6.12.2.). 

8) 당시 한강연구소장은 “정부가 수해원인 및 대책에 대한 검토 없이 이미 결정된 댐 건설 계획의 추진을 위

해 기본설계를 먼저하고 수해원인에 대한 조사는 나중에 시행하는 등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짜맞추

기식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계획 자료 역시 그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발하였다(윤원근, 

2007).

9) 김도희(2001)는 주민참여의 질적 수준에 따라 주민참여 방식이 결정되는데 주민참여의 질적 수준이 낮은 

경우(주민참여 자체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는 경우) 비제도적 통로인 집회, 시위, 농성 등을 통해 주민요

구를 반영하고자 하며, 주민참여의 질적 수준이 높을 경우엔 제도적 주민참여(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

에 의한 참여, 서면운동, 당국에 대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청원서 등의 민원제출, 지방의회에 대한 청

원서 제출,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지원요청 등) 통로를 통해 주민의사를 반영시킨다고 하였다. 

10) 정부는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해 나가면서 이수기능을 제외하고 홍수

조절용 댐으로서 연중 350일간을 개방한다는 조건 하에 협의를 완료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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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와의 연대투쟁 등을 통해 표출되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특히 2003년 8월에 개최된 ‘한탄강

댐 백지화 촉구 궐기대회’에서는 의견수렴 없이 추진되는 정부의 댐 건설 사업 강행을 비판하면서 

철원지역 107개리 이장이 전원 사퇴서를 제출하고 삭발식을 거행(한국농어민신문, 2003.8.25.)하

기에 이른다. 주민들의 이러한 행태는 주민참여의 미보장이 갈등에 미친 영향수준을 보여주는 단

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행태를 토대로 갈등에 미친 영향정도를 분석해 보면, 주민참여의 

미보장으로 인한 총궐기대회, 집회, 시위 등의 행동은 갈등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

된다. 이는 앞서 기술한 분석틀에 따라 갈등이 데모행위 등의 위협 및 적대적인 행동으로 표출되

면(Pondy, 1967; 강성철 외, 2004; 홍수정, 2007) 갈등수준이나 강도는 ‘강’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상을 토대로 보았을 때 정부정책 추진과정 상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계획단계에서

부터 주민을 참여시키고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주민참여의 합리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 법적준수

앞서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법적준수는 갈등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한탄강 댐 건설 사례에서도 법적준수 요인이 갈등의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고 그 영향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댐 건설 사업이 법적 근거 하에 추진되는 과

정을 기술하고, 이와 관련하여 전개된 갈등과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 댐건설 사업은 기본구상에 해당하는 수자원 장기종합계획과 댐건설장기계획 등 

국가적인 계획에 따라 시작되며, 댐 건설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절차적으

로 추진된다. 정상적인 댐 건설 추진절차는 <표2>에서와 같이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

가의 협의, 기본계획의 고시,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의 고시, 공사의 진행 순으로 진행된다. 

기본구상 후에는 타당성 조사가 시행되는데 타당성 조사의 경우 그 결과에 따라 댐 건설의 시행여

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

령｣ 제38조의 6 및 제38조의 7 등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가 바로 시행된다. 

이후 타당성조사를 근거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 3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어야 한다. 법률 상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업

무와 작성된 평가서의 검토 및 협의 업무로 구분되어 시행된다.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

항은 ｢환경영향 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4-209호(2004. 12. 31. 개정))｣에 의

하며, 평가서의 검토 및 협의에 관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및 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

정(환경부예규 제165호(1997. 9. 10. 제정)｣에 의거하여 시행된다.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가 완료 된 후에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

거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댐건설예정지를 고시하게 되는데 기본계획과 함께 댐건설예정지역

가 고시됨으로써 댐건설예정지내 건축물 기타 공작물 신축･개축･증축, 토지형질변경, 다년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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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식재･이식 등의 행위가 허가사항으로 제한된다. 이에 고시된 기본계획을 근거로 보상이 이뤄

지는데 보상은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시점이 기본계획고시 시점으로 기본계획고시 후 토지보상

이 가능하게 된다.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9 및 동 시행령 

제38조의 11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후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

여 실시계획이 고시된다. 이 때 시공자를 결정하는 절차가 이어진다. 이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

령｣ 제38조의 14에 의거하여 공사가 시행된다. 

이상의 절차를 거쳐 댐 건설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탄강 댐 건설 사례의 경우 

이에 대한 준수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타당성이 문제시11)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다. 당시 댐건

설 시행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는 환경영향평가협의와 기본계획 고시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설계(2000.12.)부터 시행하고, 이를 댐건설장기계획에 반영(2001.12.)시킨다. 이 후 환경영향

평가(2001.7~2003.4.) 협의를 시행하는데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설계･시공 입찰

을 실시하여 실시계획 적격자를 선정(2002.11.)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댐건설 추진절차를 벗어나

는 것으로 이러한 정부의 행위가 사업을 무리하게 시행하는데 급급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

며 주민과 환경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댐 건설은 거센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표 2> 한탄강댐 사례에서 절차적 타당성의 문제

정상적인 댐 건설 추진절차 한탄강 댐 추진절차의 문제

① 기본구상(댐건설장기계획) 
② 타당성 조사 
③ 환경영향평가 협의 
④ 기본계획 고시 
⑤ 기본설계 
⑥ 실시설계 
⑦ 실시설계 고시 
⑧ 공사진행

⑤ 한탄강 댐 기본설계 보고서(2000. 12) 
① 댐건설 장기계획에 반영(2001. 12) 
③ 환경영향평가(2001. 7~2003. 4)
⑥ 댐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2002. 11)

출처: 감사원, 2005.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일반경쟁 입찰로 방침을 세워 기본설계용역을 마치고 나서, 이 사업

을 해야 할 지를 판가름하는 절차인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끝내기 1년 3개월 전에 갑자기 설계시공

일괄(턴키) 발주방침을 바꿔 시공사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고, 이를 변

명하기 위해 유명세 있는 대학교수와 학회, 학문을 들먹이며 또 다른 거짓자료를 제시하는 등 국

가의 신뢰를 잃기 시작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 측은 댐 건설을 끝까지 강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백지화 됐다가 다시 살아나고, 또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또 다시 강행하는 쪽으로 결정하는 

국책사업추진의 가장 부끄러운 면을 보여준 것(한탄강 살리기 시민연대, 2007)”이라며 기자회견을 

통해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다. 

11) 원래 댐 건설 추진절차에서 기본설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기본계획 고시가 완료된 후에 추진되어야 

하나, 한탄강 댐의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기 전 그리고 기본계획이 고시되기 전에 기본설계가 먼

저 시행되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된다(감사원, 2005). 



74  ｢지방정부연구｣ 제22권 제3호

댐 건설의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문제는 2005년 5월에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서도 살

펴볼 수 있다. 감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정상적인 사업추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기본계획 고시

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하여 공사 중단에 따른 위약금 배상 예상된다”는 지적사항이 

제기되었다(감사원, 2005). 이에 따라 주민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댐 건설 추진의 근거로 이러한 절

차상의 문제를 보도 자료에서 인터뷰를 통해 거듭 언급하였으며 이것이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절차상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댐 건설 사업추

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이것이 문제가 되어 일정기

간 동안 사업이 중단된 것에서도 그 정도를 알 수 있다.

이처럼 한탄강 댐 사례에서 법적준수와 관련한 갈등은 주로 기자회견, 언론매체의 인터뷰 등을 

통해 표출되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특히 2007년 2월 연대를 통해 ‘한탄강 살리기 시민연대’를 

발족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절차적 타당성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이해관계자의 행태를 토대

로 갈등에 미친 영향정도를 분석해 보면, 그 영향정도는 중간 정도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앞서 

기술한 분석틀에 따라 성명서･기자회견, 언론매체를 통한 갈등의 이슈화 등을 통한 상대방에 대

한 비난이 표출되면(강성철 외, 2004; 강인호, 2005) 갈등수준이나 강도는 ‘중간’인 것으로 판단한

다는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상을 토대로 보았을 때 정부정책 추진과정 상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정책 추

진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3) 상호신뢰

앞서 선행연구에서 상호신뢰는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한탄강 댐 건설 사례에서도 상호신뢰 요인이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고 그 영향정도를 분석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댐 건설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신뢰문제가 제기되어 갈등이 전개된 과

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탄강 댐 사례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중재기구를 도입하여 갈등을 해

결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연구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중재

자에 대한 신뢰문제를 제기되면서 결과적으로 사회적 합의형성이 이뤄지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이에 중재자에 대한 신뢰문제가 갈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갈등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

고자 한다. 

중재자에 대한 신뢰문제는 임진강특위 구성초기부터 그 조직구성을 둘러싸고 제기된다. 임진

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이하 임진강특위)가 조직된 배경부터 당시상황을 파악하면 다음과 같

다. 2004년 11월 최초 중재기구였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한탄강갈등조정소위원회의 중재에도 불

구하고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중재안 수용이 거부되면서 댐 건설에 대한 반발은 극심해졌다. 이러

한 상황에서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가 감사원에 댐건설 추진 주체인 건교부와 수공에 대한 특별

감사를 요구하게 되었고 감사가 진행되면서 댐 건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진행된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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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5월 감사원 감사결과가 최종적으로 발표되면서 최초 중재기구였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내 한탄강갈등조정소위원회의 역할이 마무리되고 관련 업무가 국무조정실로 이관되게 된다. 

업무를 이관 받은 국무조정실은 댐 건설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기 위해 산하에 임진강

특위를 구성한다. 특위의 구성목적은 특별감사 결과의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과 기존에 제시된 

임진강 유역의 홍수대책에 대한 검증 및 평가, 항구적인 임진강 홍수 방어대책의 수립이 주된 목

적이었다. 하지만 당시 주민들은 임진강특위의 구성에 다소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갈등

해소를 위해 대통령지시에 따라 구성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중재안이 수용 거부되어 실질적으

로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게 되자 정부에 의해 구성되는 또 다른 갈등해결 조직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당시 국무조정실은 이해당사자가 배제된 제3자 전문가들로 특위를 구성할 것이며, 특위 

산하에 관련 연구기관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증평가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

간 임진강유역 홍수대책을 재검토할 것을 공표하였다. 특히 실무위원회는 중립적이고 객관적 검

증평가 위해 이해당사자는 배제하고 수리 수문, 기상, 안전, 환경, 경제 등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

아 구성할 것을 밟히며 특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이후 실제 특위 실무위원회 구성 자체가 건교부, 수공, 한탄강 댐 용역업체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중립성 문제가 대두된다. 환경운동연합은 2006년 3월 22일 임진

강특위 규탄 및 해체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한탄강 댐 계획을 노골적으로 찬성한 전문가가 임진강 

특위의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의 구성원이 되어 홍수조절 효과 및 임진강 유역의 홍수방어 

계획 전반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임진강 특위가 한탄강댐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규탄하였으며, 강원도의 경우 실무위원회에 지역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참여

를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한탄강댐 건설을 전제로 한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반

대한다는 입장을 밝힌다(포커스 강원, 2006. 8. 24.). 이후 2006년 8월 임진강특위가 홍수조절용 댐

과 천변저류지 안을 발표하고 국무총리에 의해 댐 건설 추진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자 특위 구성의 

중립성 문제와 더불어 임진강특위 활동 자체에 대한 신뢰문제가 제기되면서 격렬한 시위가 이어

지게 된다. 

이후에도 임진강특위에 대한 신뢰문제는 이후에도 댐건설과 관련한 갈등문제에서 주요한 쟁점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갈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임진강특위의 중립성에 대한 의혹제기는 이후 

2009년 10월 5일 환경운동연합과 철원군투쟁위원회의 공동 논평에서 “임진강특위는 실무위원회

의 중립성을 유지하는 취지로 찬반의 당사자 측은 배제한다고 하였지만, 실제 실무위원회는 건교

부, 수자원공사와 한탄강 댐 용역기관들이 다시 참여해 중립성은 애초부터 성립되지 않았다. 즉 

감사원의 지적 대상이었던 건교부가 스스로 감사원 지적 내용을 검증하는 꼴이 된 것이다”는 의견

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한탄강댐반대 철원군투쟁위원회는 “기존의 임진강 홍

수 대책을 검증, 평가하고 항구적인 임진강 홍수 방어대책을 제시할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임진

강특위’가 처음부터 편파적이고 부당한 활동을 해왔다(환경운동연합･한탄강댐반대 철원군투쟁위

원회, 2009)”며 규탄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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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조직구성 단계에서부터 활동을 추진하는 과정, 결론을 도출한 이후까지 임진강특위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지속되는데 이러한 신뢰성 문제가 갈등에 미친 영향정도를 파악해보면 다

음과 같다. 임진강특위에 의해 홍수조절용 댐과 천변저류지 안이 발표12)된 이후 주민 및 시민단체

들은 한탄강댐 건설의 강행에 환경단체와 반대주민들은 일제히 반발하며 시위와 집회, 소송을 진

행한다. 당시 환경운동연합과 한탄강댐건설반대공동대책위원회 소속 1,200여명은 광화문에서 집

회 열고 정부에 한탄강댐 건설 논의 중단을 요구했으며, 임진강특위 자체가 댐건설을 원하는 사람

들로 구성됐기에 이들에 의한 조사내용과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강하게 피력한다. 이

들은 “한국은 댐 조밀국으로 추가 댐을 건설해봤자 홍수피해를 줄일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

고 있는데 건교부와 여당이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자 기다렸다는 듯 댐건

설을 추진하고 있다. 건교부의 댐건설 추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피해를 핑계 삼아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댐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민관 공동조사위원회를 통해 임진강의 항구적 수방계획 수립을 촉구하라(한겨레 신문, 

2006.8.22.)”는 주장을 강력히 제기한다. 

이후 환경운동연합은 주민들과 연계하여 본격적인 투쟁행보를 전개해나간다. 2006년 11월 임

진강특위, 검증평가실무위원회, 건설교통부, 수공 등을 상대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이듬해 3월 국민감사청구가 기각되자 철원･연천･포천 수몰예정지역의 주민들은 

건교부를 상대로 한탄강 댐 사업계획고시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13) 이에 대한 결

과로 2008년 1월 16일 법원에서 조정권고가 판결되지만 건교부와 주민단체 모두 조정권고에 불만

을 갖고 10일 뒤인 동년 동월 26일 즉각적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양 주체 간 법정공방이 펼

쳐진다. 이는 당초 법원이 1심 선고공판에서 댐 건설을 취소할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

단되지만 댐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래 고시된 총 저수용량 2억 7천만

m3에서 1억 3천만m3로 축소시키는 대안의 수용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양측에 촉구한다. 하지만 

양측 모두 재판부의 조정 권고에 불응하고 이의신청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재판부의 조정 권고에 대한 양 주체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건교부는 2008년 2월 댐 안전성에 

맞게 설계한 규모이므로 재판부의 결정으로 축소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주민들 역시 생태의 

보고이며 역사문화재의 보고인 한탄강에는 어떤 형태의 댐도 불가하며, 자연의 원리에 따르는 합

리적인 대안으로서 하류지역에 댐 이외의 제방증고 및 천변저류지 확대, 임진강 하구 준설 등의 

근원적인 치수대책수립을 원한다며 사법부에 호소한다. 

하지만 이후 동년 6월 27일 주민단체의 패소판결이 결정되자 철원･연천･포천 공동투쟁위원회

12) 정부는 총리 주재(한명숙 총리)로 ‘제5차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 개최 통해 임진강 유역 홍수

방지 위해 한탄강에 홍수조절용댐과 천변저류지를 건설하기로 결정(홍수조절용댐은 평상시에는 자연상

태로 유지하면서 홍수때만 담수하여 홍수를 조절하는 역할 수행, 천변저류지는 하천변에 저류지를 만들

어 홍수발생 시 제방을 월류(제방이나 방파제, 호안 등에서 물이 넘쳐흐르는 현상이나 물의 양)시켜 홍수

를 조절하는 기능 수행)한다(동아사이언스, 2006.8.23.). 

13) 포천, 연천, 철원 등 주민 156명은 기본계획 고시에 대해 기본계획의 절차적 위법성 및 실체적 위법성 모

두 문제되고 있으며 적정성과 안전성, 환경문제 등을 들어 소송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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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즉시 항소(08.7.27, 서울고등법원 행정심판부로 이관)하며 갈등은 심화되기에 이른다. 

법원의 패소판결에 대해 한탄강댐반대 공동투쟁위원회 법무부장은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

지 않은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댐건설로 하류지역의 수해방지에 도움이 된다면 인정하지만 수해방

지 효과는 미미하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또한 댐건설로 상류지역에 직･간접적 이익이 있어야 하

나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이 댐건설의 타당성보다는 절차적 하자만 검토해 판결을 내렸다고 

반발하며 항소의 뜻을 밝힌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반대주민에게 패소판결(08.12. 19)이 결정되

었고 이에 주민들은 대법원에 상고(09.1.9)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대법원 역시 반대주민단체의 상

고를 기각(09.5.14)하면서 최종적으로 법원은 한탄강댐 건설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반대주민단체

의 댐 기본계획 고시 취소소송을 기각하게 됨을 밝힌다.14) 취소소송은 기각되었으나 이후 2010년 

2월 24일, 특위 산하기구인 실무위원회의 편파적 구성과 댐 건설을 위한 짜 맞추기식 활동에 대한 

불신이 지속되자 당시 국회의원에 의해 ‘임진강특위 홍수대책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청구안(의안 

제1807687호)’이 발의된다. 이처럼 법원에 의한 판결이 이뤄진 후에도 임진강특위에 대한 불신은 

갈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후 임진강 특위에 대한 신뢰성문제는 주민의 정보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당시 중재기구였

던 임진강특별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 공방 당시 이를 거부했으나 이

후 국감자료집에서 회의록 및 녹취록 자료가 공개되면서 또 다시 쟁점화 된다. 

이처럼 한탄강 댐 사례에서 상호신뢰와 관련한 갈등은 주로 시위, 농성, 집회, 소송 등을 통해 

표출되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이해관계자의 행태를 토대로 갈등에 미친 영향정도를 분

석해 보면, 그 영향정도는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앞서 기술한 분석틀에 따라 갈등이 데모행

위 등의 위협 및 적대적인 행동으로 표출되면(Pondy, 1967; 강성철 외, 2004; 홍수정, 2007) 갈등수

준이나 강도는 ‘강’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상을 토대로 보았을 때 정부정책 추진과정 상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이해관

계자와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갈등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중재기구를 활용할 경우 조

직구성단계부터 중립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함을 시사한다. 

2. 갈등요인의 영향수준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갈등영향요인이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직선적 분석에서 더 나아가 정

부의 행위여부와 이해관계자와의 신뢰정도가 갈등에 미치는 영향수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요인별로 측정지표를 설정하고 측정지표의 이행여부와 정도를 분석하였다. ‘주민참여’ 요

인의 경우 측정지표로 ‘주민참여제도 이행여부 및 의견수렴 방식’을 설정하고, ‘법적준수’ 요인의 

경우 ‘관련법 준수 여부’를 설정하였다. ‘상호신뢰’ 요인의 경우 ‘중재자에 대한 신뢰’를 측정지표

14) 1심과 서울고등법원은 한탄강 댐은 순수한 홍수조절용댐으로 평상시에는 전혀 담수하지 않고 자연하천 

상태를 유지하다가 홍수기에만 담수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계획이어서 자연환경 및 문화재 파괴 정도가 

현저히 작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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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주민참여 요인의 경우 의견수렴을 위해 참여제도가 시행되었으며, 그 방식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으로 다양하여 주민참여에 대한 정부의 행위여부는 ‘유’인 것으로 판단

하였다. 하지만 주민참여제도의 이행시기와 합리적 타당성에 대한 문제로 총궐기대회, 집회, 시

위, 농성, 환경단체와의 연대투쟁 등을 통한 갈등표출이 발생되었다는 것에서 갈등에 영향을 미치

는 수준은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당시 댐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의견수렴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마련

되어 있더라도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환경영향평가 협의

가 이뤄지기도 전에 이미 기본설계가 진행되었다는 것이 주민들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위

한 설명회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따른 형식적인 의견수렴일 뿐이라는 인식을 갖게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계획된 설명회가 무산(포천시 주민설명회 무산(2001.8.14.), 철원군 주민설명

회 무산(2001.8.16.))되고 궐기대회, 집단농성 등이 거듭 진행되면 갈등은 심화된 것이다. 

이로써 재난예방정책 추진과정에서 주민참여 요인은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판단되며, 

주민참여와 관련한 갈등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댐 건설의 초기단계에서 부터 주민참여 및 의견수

렴을 위한 의무규정의 마련과 주민참여의 합리적 정당성을 확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법적준수 요인의 경우 정부가 댐 건설을 위한 관련 법률에 명시된 근거를 토대로 정상적

인 추진절차를 밟지 않고 절차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것에서 법적 준수여부는 ‘무’인 것

으로 판단하였다. 댐 건설을 위한 <표2>와 같은 정상적인 추진절차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6/ 제38조의 7 / 제38조의 9 / 제38

조의 11 / 제38조의 14, ｢환경영향 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4-209호), ｢환경

영향평가서 검토 및 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165호) 등의 규정에 그 근거가 마

련되어 있었다. 

이에 의거하여 댐 건설의 정상적인 추진절차는 “기본구상-타당성조사-환경영향평가 협의-기본

계획 고시-예정지역 지정 및 고시-기본 및 실시설계-실시계획 고시-공사시행” 순으로 추진되어야 

했지만 한탄강 댐 사례의 경우 기본계획 고시 전 추진해야 할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기본계획이 고

시된 후에 추진되었다는 것에서 절차적 타당성에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또한 당시 정부는 환

경영향평가 협의 도중 설계･시공 입찰을 실시하여 실시계획의 적격자를 미리 선정하는 등 관련 

법률에 명시된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임의대로 추진절차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법에 근거한 절차적 타당성 문제가 언급된 의견서, 성명서, 기자회견 자료, 감사원의 감

사결과보고서 내용을 분석하여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그 영향력은 중간 정도인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이는 주민들이 ‘한탄강 살리기 시민연대’를 발족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절차적 타

당성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으며, 감사원이 발표한 결과보고서에서도 “정상적인 사업추진 절

차를 따르지 않고 기본계획 고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하여 공사 중단에 이르게 했

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는 것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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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댐 건설사업의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사업주체인 정부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갈등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재난

예방정책 추진과정에서 법적준수 요인은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판단되며, 법적준수와 

관련한 갈등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법에 명시된 근거를 절차상 제대로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호신뢰 요인의 경우 중재자에 대한 신뢰도는 갈등조정을 위해 구성된 중재기구에 대한 신뢰

성 문제가 언급된 기자회견, 주민인터뷰 내용을 기준으로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환경운동연합･한탄강댐반대 철원군투쟁위원회, 공동 논평자료(2009.10.5.), 환경운동연합, 한탄강

댐 건설 강행하는 임진강 특위 규탄 및 해체촉구 기자회견 자료(2006.3.22.), 임진강특위 홍수대책

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청구안(의안 제1807687호), 보도자료 등에서 임진강특위에 대한 중립성과 

신뢰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을 토대로 판단한 결과이다. 

신뢰성이 문제되어 진행된 시위, 집회, 소송 등을 토대로 갈등에 미치는 영향수준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홍수조절용댐과 천변저류지로 댐을 건설할 것으로 최종결정한 임진강특위의 결정안

에 대해 특위자체에 대한 신뢰성 문제와 신뢰를 형성하지 못한 조직이 결정한 최종적인 대안에 대

한 불만으로 시위, 집회가 급증하고 그 규모가 대규모로 확산되었다는 것에서 갈등에 미친 영향강

도는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재자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인해 당시 환경운동연합과 한탄강댐건

설반대공동대책위원회 소속 1,200여명은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으며, 주민들은 감사원에 

임진강특위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기에 이른다(임진강특위 홍수대책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청구안

(의안 제1807687호) 발의)). 또한 일부 주민들은 법원에 한탄강 댐 사업계획고시 취소소송을 제기

하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되기에 이른다. 이로써 재난예방정책 추진과정에서 상호신뢰 요인은 갈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판단되며, 상호신뢰와 관련한 갈등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정부는 이

해관계자와의 신뢰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되 갈등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중재기구를 활용할 경우 조

직구성단계부터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을 토대로 요인별로 이행

여부와 갈등영향 수준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요인별 이행여부 및 수준에 대한 분석

요인 측정지표
정부의 이행여부 및 

신뢰정도
갈등영향수준

주민참여 주민참여제도의 이행여부 및 의견수렴 방식 유 강

법적준수 관련 법률 준수 여부(절차적 타당성) 무 중

상호신뢰 중재자에 대한 신뢰도 낮음 강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재난예방정책 추진과정 상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민참여, 법

적준수, 상호신뢰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주민참여와 상호신뢰 요인은 갈등에 강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정부가 자연재난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댐 건설 사업

의 추진과정에서는 주민참여에 대한 법적근거의 마련과 더불어 주민참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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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중재기구의 독립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것

이 필요하다. 중재기구의 조직구성에 정부가 개입할 경우 중재기구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중재

기구에서 도출한 합의안에 대한 신뢰마저 위협받아 결과적으로 갈등을 해결시키고자 한 노력이 

갈등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을 활용하여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분석결과의 시사점

재해예방사업으로서 추진되는 댐 건설로 인한 갈등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공공기관과 국민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이라는 점에서 공공갈등으로 볼 수 

있으며, 정부의 댐건설 정책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

서 재난관리과정 상 예방단계(위기완화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이라고 볼 수 있

다. Petak(1985)은 재난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 재난촉발 요인을 제거하거나 재난요인이 표출되지 

않도록 억제 또는 예방하는 활동이 위기완화정책(Crisis Mitigation Policy)이며, Godschalk and 

Brower(1985)은 재난이 발생되기 전 위기완화(예방) 단계에서는 건물의 높이를 규제하거나 홍수방

지시설의 설치를 통해 위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시설을 보호하려는 전략을 통해 손실우려가 

있는 취약성을 감소시키려는 목표 추구한다(Godschalk and Brower, 1985:64-65)고 하였다. 즉, 댐

건설은 홍수방지시설 설치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주민과 시설을 보호하려는 전략을 토대로 재난

(홍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위기완화(예방)정책이며, 이러한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상 발생되

는 갈등은 재난관리과정 상에서 보면 예방단계에서 발생되는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처

럼 재난관리의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댐건설과 관련한 갈등영향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주민참여, 법률준수, 상호신뢰 요인을 선정하고 시간경과에 따른 갈

등의 진행과정에서 각 요인들의 작용여부와 그 정도를 분석하였다. 

첫째, 주민참여의 갈등영향요인으로의 작용과 그 정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2001년 당시 건

교부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주민 공람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설명회 

개최가 무산되게 된다. 이를 계기로 입지예정지역인 임진강 상류지역의 강원도 철원군, 경기도 포

천시, 연천군 등을 중심으로 정부의 댐건설 정책시행에 대한 주민의 반대가 표면화되면서 갈등이 

표출되기 시작한다. 

이처럼 한탄강 댐 건설 사례는 댐건설 과정 중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

하여 2003년 7월 28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조건부 협의가 완료되기까지 약 20개월에 걸쳐 갈등

이 전개되는데 이 시기에 건교부, 수공 등의 댐건설정책조직은 지역주민, 환경단체, 환경부 등 다

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보완, 재보완 요청, 댐의 홍수조절효과 및 경제성, 안전성 

등의 타당성 재검토 요청 등을 요구받게 된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조건부 협의완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의 미비로 계속적인 반대가 이어져 갈등이 지속된다. 이는 주민참

여의 제도적 근거 미비, 형식적인 주민의견의 수렴 등이 요인이 되어 실질적 참여 배제로 인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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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회의 무산,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는 정부의 정책강행에 대한 불만에 따른 삭발식의 거행, 총궐

기대회의 강행 및 환경단체와의 연대투쟁 등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주민참여의 미보장이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영향강도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

과이다. 이는 공공사업의 결정과정에 주민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제도의 존재여부와 그것의 실시

여부가 갈등의 영향요인이 된다는 강문희(2006)의 결과와 일치하며, 주민참여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게 되면 주민들은 비제도적 방식인 집단시위와 폭력, 농성 등을 통해 요구를 반영하고자 한다

는 김도희(2001) 연구와도 일치한다. 또한 형식적인 주민참여만 인정할 경우 정책의 합리성과 민

주성이 문제시 되어 정책집행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이어진다는 윤영채･심문보(2000)와도 일치

한 결과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부의 일방적인 재난예방정책 결정과 밀어붙이기식의 사업추진은 단기적

으로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갈등의 지속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기 투

자금에 대한 정부의 예산부담과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초래로 장기적으로는 더 큰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실질적인 주민참여로 갈등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주민참여를 둘러싼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2016년부터 댐 사전검토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 역시 실질적인 주민참여 방안이 되지 못하다는 비판과 함께 또 다른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댐 사전검토협의회의 운영 및 구성방식의 전환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법률준수의 갈등영향요인으로의 작용과 그 정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한탄강 댐 사례

에서 절차적 타당성 문제가 제기된 것은 기본설계 단계가 먼저 시행되었다는 것이 문제시 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다. 일반적으로 관련 법률에 근거한 댐 추진 절차에 따르면 기본설계는 타당성 조

사가 완료되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완료된 후 기본계획의 

고시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한탄강 댐 사례에서는 이 모든 사전과정보다 앞서 기

본설계가 먼저 시행됨으로써 문제시 된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관계부

처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가 이뤄지는 시기에 기본설계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의 근거라는 주장이 주민들에 의해 제기되면서 갈등영향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결국 한탄강 댐의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합의가 완료되기도 전에 설

계시공을 위한 시공사가 선정되면서 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은 극심해진다. 결국 이러한 문제

점들이 지적되면서 국회에 의해 감사가 요청되고 이것이 감사원 감사로 이어지면서 갈등은 발생

되게 된다. 이러한 절차적 타당성 문제가 갈등에 미친 영향강도는 당시 이해관계자들이 입장을 기

자회견, 언론매체 등을 통해 표명함에 따라 중간 정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발생의 주요 원인은 정책수립과정의 절차적 부적정성이

라는 이도승(2007)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처럼 중간 정도의 영향이지만 결국 갈등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절차적 타당성의 확보가 작

용한다는 분석결과는 정부가 재난예방정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절차적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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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갈등의 최소화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한탄강 댐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갈등이 이미 표면화되어 사회적 문제가 된 후에야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것은 사전감사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사업구상 및 입안단계에는 감

사가 어렵고 사업시행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확정 및 진행된 후에야 감사가 가능하다는 현실적 문

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상호신뢰의 갈등영향요인으로의 작용과 그 정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2003년 당시 댐 

건설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되자 강원도의회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댐건설의 재검토를 요청하기

에 이른다. 이에 2004년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한 ‘한탄강댐 갈등조정소위원회’의 구성

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즉,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정기구

의 구성을 통해 건교부, 수공 등 정부관계자와 환경단체 대표, 찬반주민대표 등 관련 당사자 회의

가 수차례(한탄강댐 조정회의 16회, 기술검토소회의 5회) 시행된 것이다. 하지만 천변저류지와 새

로운 홍수조절용댐 건설안을 중심으로 한 갈등조정소위원회의 중재안을 반대측 주민들이 거부하

면서 조정기구(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를 통한 갈등해결도 어려운 상황이 전개된다.15)

조정기구를 통한 갈등해결이 어려움에 봉착한 상태에서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가 감사원에 건

교부 및 수공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면서 특별감사가 진행된다. 특별감사 결과 홍수조절능력

의 과대추산, 댐 규모의 적정성, 댐 건설 추진절차기준의 불준수, 수공 사장의 비자금 조성문제 등

이 지적되어 한탄강댐 건설계획의 전면 재검토가 권고되자 정부는 댐 건설의 재검토를 위해 한탄

강댐 관련 업무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국무조정실로 이관하고 이해당사자가 배제되는 제3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16)을 구성한다. 당시 위원

회는 댐건설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여 2차례의 공개토론회와 추가적

인 자료 확보를 통해 댐의 홍수조절효과가 당초 2700m3/s와 큰 차이 없는 약 6% 감소된 2530m3/s

으로 산정되어 한탄강댐 건설계획은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한탄강댐 건설은 

천변저류지와 홍수조절용 댐으로의 건설이 최종 결정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주민들은 정부가 주도했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지난 행적을 지적하면서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 또한 그 구성이 정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으며 위

원회가 발표한 정보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17)한다. 

15)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의 조정에 대한 평가는 당사자 간 정보공유와 토론이 이뤄짐으로써 갈등구조

를 전환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김재근･채종헌, 2009)도 있으나 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조정기구가 개입되었다는 점, 당사자 대표들이 지지자들의 이해와 신뢰를 얻지 못하여 반대 

측의 중재안 수용거부로 갈등의 최종적인 해결에는 실패하였음을 지적하는 견해(배귀희･임승후, 2010)

도 있다. 

16)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는 산하에 관련 연구기관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증평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간 임진강유역 홍수대책을 검토한다. 실무위원회는 중립적이고 객관적 검증

평가 위해 이해당사자는 배제하고 수리수문, 기상, 안전, 환경, 경제 등 분야별 전문가 추천받아 구성하

였으며, 지역, 환경단체의 건의사항 및 의견 등은 분야별 실무위원에게 배포해 검증평가 작업에 참고하

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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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주민들은 대규모 집회를 열어 정부의 댐건설 논의 중단을 요구하고 댐건설계획의 백지화

를 주장하며 강경히 맞선다. 주민들은 댐건설계획 백지화와 더불어 민관 공동조사위원회를 통한 

임진강의 항구적 수방계획 수립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에 정부는 한탄강댐건설공동협의회를 구

성18))하여 합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댐건설을 극심하게 반대하는 철원군의 경우 협의회 구성

에 참여하지 않고 댐건설 반대 입장을 고수한다. 급기야 홍수대책특별위원회, 검증평가실무위원

회, 건교부, 수공 등을 상대로 국민감사가 청구(청구: 2006.11., 기각: 2007.3.)되기에 이른다. 

이처럼 정부가 개입한 중재기구의 구성에 대한 신뢰부족과 중재기구에 대한 신뢰부족이 기구

가 도출한 정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감사청구로 이어졌다는 것에서 상호신뢰 요인은 주요한 

갈등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영향강도는 강한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는 상대의 행위를 불신할 경우 상대가 제공하는 정보도 불신한다는 Roger(1986)의 견해와도 일

치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부의 재난예방정책에서 중재자에 대한 신뢰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함

을 시사한다. 중재기구의 구성 시 객관성의 확보와 복잡한 갈등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중재자

의 전문성 확보가 요구된다.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재난예방사업인 댐 건설 정책추진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갈등요인이 무엇이며 요

인별 정부의 행위여부 및 신뢰정도가 갈등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고자 수행되었

다. 이를 위하여 첫째, 선행연구를 통해 재난예방정책 추진단계에서 갈등영향요인으로 작용할 것

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도출하여 주민참여, 법적준수, 상호신뢰 요인을 선정하고 요인과 관련한 정

부의 행위여부와 이해관계자와의 신뢰정도를 파악하여 갈등수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선정한 세 가지 요인 모두 한탄강 댐 사례에서 갈등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으며, 특히 주민참여와 중재자에 대한 신뢰 요인을 관리하는 것이 더욱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첫째, 주민참여가 갈등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를 입증이라도 하듯이 주민참여에 대

한 중요성에 따라 정부는 2013년 6월 댐 건설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댐 건

설사업의 기본구상 단계부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정

부(국토부)는 댐 사업의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 국토부장관에게 권고안을 제출하는 협

17) 국무총리실 산하 임진강유역홍수대책 특별위원회가 2006년 6월 8일에 개최한 토론회에서 주민들은 

2004년에는 대통령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2개월간 찬반 주민들을 모아놓고 조정회의 

진행 후 주민의 반대의사를 무시한 채 다목적용댐 건설을 포기하는 대신 홍수조절용댐 건설을 대안으로 

제시하더니 이번엔 국무총리실이 그 전철을 똑같이 밟으려 한다고 비난한다(세계일보, 2006.7.11.).

18) 한탄강댐건설 공동협의회는 정책조직(건교부, 수공, 농림부, 환경부, 국방부 업무 관련자 각 1인 참석), 

지역주민대표 및 환경단체(지역별 각 1인 참석), 전문가(지역별 각 1인 참석), 지자체(포천군, 연천군, 파

주 문산지역 담당자 각 1인 참여)로 구성되었으며, 댐건설에 반대하는 철원군의 경우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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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구로 사전검토협의회를 신설하여 중앙･지역전문가, NGO, 관계부처, 지자체 등 이해관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이는 댐 건설을 위한 기본 구상단계에서 부

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절차를 마련 한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행보이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댐 사전검토협의회’ 역시 사전에 결론을 정해놓고 형식적인 회의 절차를 밟고 있다는 주장

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한국건설신문, 2014. 10. 16).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현행 댐 사전검토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설

치･운영 방식의 전환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협의회는 ｢댐 사전검토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국토부 소속 하에 구

성 및 운영되고 있다. 본 규정에서는 댐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수자원을 합리적

으로 개발 및 이용하기 위해 협의회를 두고 관련 지역의 의견수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동 규정 제4조에서는 협의회의 의견에 따라 다양한 전문가와 이

해관계자 등을 지역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재해석해보면 이는 곧 협

의회의 의견이 지역위원을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지역위원의 구성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협의회의 구성을 국토부 또

는 수자원공사 산하로 할 것이 아니라 총리실 산하로 변경하고 정부, NGO, 이해당사자 주민,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민관 공동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 법률준수가 갈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에 따라 댐 건설정책이 관련 법률에서 규정

하는 절차를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감사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탄강 댐 사례

에서는 관련 법률에 근거한 절차적 타당성의 미확보가 문제시되면서 갈등이 발생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처럼 정상적인 댐건설 추진절차를 벗어나는 정부의 행위는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지적

을 계기로 급기야 감사원 감사를 통해 공식화되면서 갈등영향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는 곧 댐 

건설과 관련한 전반에 대한 재검토로 이어지고 기본계획 고시 전 사업의 시행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의 근거로 두드러지면서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갈등영향요인으로서 법률준수 요인의 관리방안으로 시스템 감사제도의 활성화를 제안하고자 한

다. 댐 건설정책을 추진하는 주체가 법률적 근거에 명시된 절차에 맞춰 사업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갈등의 주요 요

인으로 작용하기 이전에 절차적 타당성 문제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감사제도를 시행함으로

써 유발요인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관련 법규에 따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중장기계획에 따라 연차별 사업의 시행계획 수립 및 개별사업의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에 이르기까지 감사원에서 감사를 시행하여 중장기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타당성 조사 및 기

본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의 순서까지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중재자에 대한 신뢰가 갈등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근거로 중재자 선정과

정의 투명성 확보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분쟁의 조정 절차에서 조정인에 대한 신뢰는 조정 성공

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주형, 2014). 이에 중립적 입장의 중재자의 역할은 매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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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갈등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중재기구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주체가 된 갈등상황에서 대부분의 중재기구는 정부의 개입에서 자율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적 한계이다. 또한 전문적 갈등관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은 반면, 전문 인력의 양성

은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중재기구의 조직 구성단계에서부터 정부 측, 

시민사회 측, 주민 측의 구성원에 대한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쟁해결 과정에서도 절차

상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직업적으로 갈등

해결을 활동에 종사하는 갈등관리전문가의 양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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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flict Influencing Factors and Levels in Implementation of Disaster 
Prevention Policy: A Case Study on Hantan River Dam

Kim, Do Hee

Kim, Min Jung

This research aims to derive primary conflict-influencing factors on the basis of a conflict case 

which has occurred over the whole process of implementing a dam construction policy as a 

disaster prevention project and to analyze their impacts. This research deals with the Hantan 

river dam case. The Hantan river dam case is the first application of the arbitration scheme 

through which a long-lasted conflict involving sharp confrontation has been solved, which is 

expected to provide a great deal of insight in conflict resolution. We analyzed how conflict has 

evolved along the implementation steps ranging from the planning to the completion stage of the 

Hantan river dam construction and analyzed primary factors influencing the conflict. From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participation of residents, compliance to legitimate procedures, and 

mutual trust are important as conflict influencing factors in a public conflict situation. In 

particular, the resident participation and the mutual trust showed high impact levels. Therefore, 

it is analyzed that mandatory operation of a preliminary review council, activation plan thereof, 

and a method for securing fairness in selecting an arbitrator through law amendment are needed. 

Through this research, we propose a basis for a direction to be pursued in the future for solving 

conflicts in public conflict cases. And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provide a great 

deal of implications on what should be improved for the existing law system in pursuit of active 

countermeasures.

Key Words: Conflict, Public Conflict, Conflict Management, Conflict-Influencing Factor, Conflict 

Level


